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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참여자치연대 보도자료] 자치단체장 · 지방의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모니터링 결과 발표 

날    짜 2023. 07. 20. (첨부자료 제외 총 2 쪽) 

보 도 자 료 
자치단체장 452건, 지방의원 7,776건 취임 전 민간활동 확인 

참여자치연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모니터링 결과] 발표 
미제출⋅부실제출 사례 다수 확인, 성실제출 등 관리⋅감독방안 필요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 이해충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어야 

 

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7월 20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모니터링 결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2022년 7월 임기가 시작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243명과 9기 지방의회의원 3,865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법 제8조 등)의 이행 

여부 등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취합한 제출내역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2.​ 정보공개청구한 기관 중 경기도 성남시의회 단 한 곳이 의원의 이름을 비공개해, 이번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는 공직의 취임 

이전부터 형성되어 온 사적이해관계를 미리 확인해 공적업무과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련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제출받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해당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저해하고 알권리를 침해한 경기도 성남시의회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3.​ 2022년 9월과 2023년 5월에 진행한 정보공개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50%(122명), 지방의원의 64%(2,471명)가 취임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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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민간 부문 경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452건, 

지방의원의 경우 7,776건이고, 이들 중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민간부문 업무활동’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다만, 민간 부문 경력 전체 8,228건(452건 + 7,776건) 중 

2,737건(33%)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재 등이 확인되었다. 

4.​ 한편, 지방의원이 성실하게 제출했는지 확인하고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없다고 

밝힌 지방의원 1,394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지방의원이 선거 시점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경력사항과 비교한 결과 412명, 당선 이후 의회사무국에 제출한 

겸직 관련 자료와 교차해 비교한 결과 191명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민간 부문 경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제출된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재, ▲기관장 등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대해 독립적인 기구에서의 관리·감독 필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상시 공개 등을 제도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대상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구분되어 더욱 엄격한 법률의 적용,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행 여부 등 이해충돌방지제도를 포함한 공직윤리제도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끝.  

 

▣ 첨부: 이슈리포트 보기 

 
2 / 2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fLqnQ-l16Yb7gZuPCJMlTw92Z_60COSIJeH3LbT34s/edit?usp=sharing

	자치단체장 452건, 지방의원 7,776건 취임 전 민간활동 확인 
	참여자치연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모니터링 결과] 발표 
	미제출⋅부실제출 사례 다수 확인, 성실제출 등 관리⋅감독방안 필요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 이해충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어야 

